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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본은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은 강점 활용 전략과 약점 보완 전략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전자에 속하는 것

이 ‘현실 데이터 활용’ 및 ‘신 로봇 개발’이며, 후자에 속하는 것이 ‘글로벌 이슈 해결’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제4차 산

업혁명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Society 5.0 실현을 위한 사회 실증 제도로 일본판 ‘규제 샌드 박스’ 제도 도입과 관

련하여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문건들에서 제시

하는 주요 전략을 고찰하고, 이 고찰을 토대로 한국이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수립할 때 참고할 만한 시사점들을 

제시한다. 

ABSTRACT 

Japan has established a strategic and concrete plan to respond in advance to the forthcoming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trategy in Japan is divided into two types of strategies of utilizing strength and 
complementing weaknesses. The former belongs to 'real data utilization' and 'new robot development', and the latter 
belongs to 'global issues Solution '. In particular, the Japanese government is more aggressive than any other country in 
introducing the Japanese version of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as a social verification system for the realization of 
the Society 5.0, which is regarded as the cornerston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study examines the key 
strategies presented in the main documents relat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based on this consideration, 
we propose a suggestion worthy of reference when Korea develops the response strate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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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6년 1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주제로 다보

스 포럼이 열린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기존 산업에 

IBCMS(IoT, Big Data, Cloud, Mobile, Security)과 같은 

IT 신기술을 융합하여 자국의 산업은 물론 사회 패러다

임까지도 혁신하겠다는 전략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
들 국가들은 자국의 강점을 기반으로 각기 상이한 방식

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첨단 

제조 강국인 독일은 자국의 제조업 혁신에 주력하는 전

략을 강구하는 반면, 일본은 여기에 추가하여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 전략적 특징을 

각각 보인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일본 재흥전

략 개정 2015’(2015.6. 발표)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는 

다보스 포럼에서 이 용어가 소개되기 이전이어서 독일

의 메르켈 총리가 2012년 발표한 ‘Industrie 4.0’을 제4
차 산업혁명으로 번역한 것으로 추정된다[1]. 일본은 

2016년 들어서 정부 전략 문서에 ‘제4차 산업혁명’이라

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제재생본부의 

‘일본재흥전략 2016’과 ‘미래투자전략 2017’, 경제산업

성의 ‘신산업 구조비전 2016, 2017’이 좋은 사례이다. 
내각부 산하 종합과학기술 이노베이션회의는 2016년 

1월,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Society 
5.0’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 개념은 일

본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선순 환

형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으로 내용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흡사하여 일본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동

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정

책목표 및 집행기관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

명 관련 주요 문건을 검토한 후, 이들 문건에서 제시하

는 주요 전략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들 고찰을 토

대로 한국이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수립·집행할 

때 참고할 만한 시사점들을 제시한다. 

Ⅱ. 일본의 정책목표 및 집행기관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자국을 포함한 세계적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 5월, ‘신산업구조비

전’을 발표했다. 본 비전은 일본의 강점을 살리면서, 
‘Connected Industries’1)의 관점에서 세계의 산업을 선

도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비전이다. ‘신산업구조비전‘의 

목적은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IT 신기

술을 수단으로 하여 모든 구조적 과제에 도전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성장으로 연결시켜 모든 국민에게 

더욱 풍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3].
일본의 신산업구조 비전은 일본의 미래 목표상을 

Society 5.0의 실현에 두고 있다. Society 5.0은 초 스마

트 사회 및 Connected Industries의 구축에 의해 실현된다. 
하지만 일본이 초 스마트 사회와 Connected Industries
를 순조롭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벽이 몇 

가지 있다. 불확실성 시대에 걸맞지 않은 경직된 규제, 
취약한 고용·인재시스템, 국제사회에 뒤처진 과학기술·
혁신, 부족한 미래투자, 데이터와 AI를 사용하기 어려

운 토양 등이 그것이다[4].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의 특징은 크게 강

점 활용 정책과 약점보완 정책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에 속하는 정책은 ‘현실 데이터 활용’ 및 

‘신 로봇 개발’이며, 후자에 속하는 정책은 ‘글로벌 이

슈 해결’이다.
Motoshige Itoh 교수는 IoT를 통해 데이터 수집·전송

을 하고, AI를 통해 Big Data 분석을 하고, 산업용 로봇

을 통해 현실세계에 이를 적용하는, 소위 데이터 순환

(data cycle)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으

로 보고, ‘data cycle’을 Society 5.0의 핵심가치로 파악

했다[5]. 미국이 가상 데이터(virtual data)를 풍부하게 

확보한 반면, 일본은 ‘현실 데이터(real data)’에 강점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real data platform’구축을 통하

여 real data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Real data 외에 일본은 로봇산업에도 강점이 있

1) 독일의 ‘Industry 4.0’과 미국의 ‘Industrial Internet’은 제조업의 생산
관리나 재고관리를 IoT를 활용하여 최적화시킨다는 개념인데 반하여, 
일본의 ‘Connected Industries’란 제조업을 넘어 물건과 물건, 사람과 
사람, 제조업자와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를 네트워크화하고, 고객이나 
사회의 과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사회
를 의미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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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은 2015년 5월, 로봇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제

일의 로봇활용사회를 구축하여 세계 로봇혁신의 거점

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로봇 신전략’을 기획하였

다. 또한, 일본은 자국의 약점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자연재해 등 일본의 당면 문제 해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스마트 시티, 스마트 제조업, 헬스 케

어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제4차 산

업혁명에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6].

Fig. 1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olicy Enforcement 
Agency of Japan

그림 1은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집행기구

를 보여 주고 있는데, 경제산업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각 소속으로 되어 있다. 이는 각 정부 부처에서 독자

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보다는 내각을 중심으

로 범부처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일본 정부의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7, 8]. 그림 1
에서 내각부의 경제재생본부와 종합과학기술·이노베

이션회의는 각각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진흥의 관점에서 

산하의 여러 위원회를 통하여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내각관방의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 추진전략본부

와 경제산업성은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일본의 2
대 강점으로 알려진 ‘현실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신 

로봇 개발’을 각각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Ⅲ.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문건 검토

일본은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표 1은 각 정부

부처들이 최근에 발표한 정책문건들을 산업·경제정책, 
과학기슬정책, IT정책의 각 정책 영역별로 분류한 것이

다. 이들 정책 문건들 중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략을 가장 포괄적으로 제시한 문건은 내각부 산하 경

제재생본부가 2017년 6월에 발표한 ‘미래투자전략 

2017’과 경제산업성이 2017년 5월에 발표한 ‘신산업구

조비전’이다[8]. 이 두 문건은 제4차 산업혁명의 산업·
경제적 전략을 다룬 문건으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용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경제산업성은 ‘신산업구조비전’ 외에도 2015년 5월

에 일본의 강점으로 알려져 있는 로봇에 특화된 ‘로봇

신전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로봇신전략에서는 일본

이 세계 로봇혁신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로봇 창출력

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세계 제일의 로봇활용사회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로봇산업을 주도하고자 기획되었으

며, 주력분야로 제조업, 서비스업, 간호·의료업, 인프라

재해대응·건설업, 농림·수산업·식품산업을 선정하였

다[9, 10].
내각부 산하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는 2016

년 1월에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최근

의 기술적 변화를 촉발한 새로운 사회상을 ‘초 스마트 

사회(Society 5.0)’로 명명하고, 일본이 주목하고 있는 

13개 주요 정책과제를 소개하였다. 하지만 이들 정책과

제들은 과학기술정책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서 직접

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연결 짓기에는 곤란하다. 
한편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는 2017년 3월에 

발표한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종합전략’[11] 수립을 통

하여 Society 5.0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민

관투자 확대 이니셔티브’의 실행과 정부 연구개발 투자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내각관방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 추진전략본부 

산하의 IT종합전략실은 2017년 5월, ‘세계 최첨단 IT국

가 창조선언·관민데이터 활용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

였다. 본 기본계획은 모든 국민이 IT의 혜택을 누리고 

진정한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인 ‘관민데이터 

활용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기본

법(2016년 법률 제103호) 제8조에 따라 입안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전자·행정, 건강·의료·간병, 관광, 금융, 농
림수산, 제조, 인프라·방재·감재, 이동 등 8개 중점분야

를 선정하고,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중점적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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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야 할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12]. 여기에는 일본의 

강점인 ‘real data platform’ 구축을 통해 제4차 산업혁

명의 흐름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일본정부의 정책목표는 정부 기관별로 다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일본은 하나의 전문적 독립기관이 

제4차 산업혁명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 과
학기술, IT의 각 측면에서 범부처적으로 포괄적인 접근

을 시도하고 있어서 정책 목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한 원만한 정책조

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Ⅳ.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전략

제II장과 제III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일본 

Society 5.0의 핵심전략을 추출하면 크게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연구개발 기반 구축’, ‘혁신 생태계 구축’, 
‘규제 제도 개선’의 네 가지의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 표 2, 그림 1 참조). 이하의 내용은 주로 산업구조

심의회 신산업구조부회[13]의 자료에 출처를 두고 있으

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타 자

료로 보완하였다.

Table.1 Policy document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f Japan
Policy areas Announcement Department Policy Documents Released time

Industrial 
Economic Policy

Cabinet Office
(Economic Regeneration Headquarters)

Future investment strategy
(Until 2016, announced as "Japan Reconstruction 

Strategy")
2017.6.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Industrial Structure Council) New Industry Structure Vision 2017.5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anufacturing Bureau) Robot New Strategy 2015.5

Science 
Technology

Policy

Cabinet Office 
(Integrated Science and Technology ∙

Innovation Conference)

The 5th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Plan 2016.1.
Integrated Science and Technology ∙

Innovation Strategy 2017.3.

IT Policy Cabinet Secretary
(IT General Strategy Office)

Declaration of world's cutting-edge IT nation 
creation·Basic Plan for Public Data Use Promotion 2017.5.

Table.2 Comparison of Policy Goal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w Industry Structure Vision Future investment strategy 2017

Challenges
∙Move
∙Manufacturing
∙Health
∙Life

Cross-sectional task
∙Enhancement of rules (dat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andards, regulatory and institutional 
reform)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system (Center of Excellence, industry-university 
linkage, university reform, venture)
∙Innovation ecosystem (governance, funding, 

industrial restructuring)
∙Social Security System
∙Local Economy · Small and Medium Business 

System
∙Global development

Five New Growth Strategies
∙Extended health life
∙Realization of mobile revolution
∙Supply chain modernization
∙Construction of comfortable infrastructure city
∙Pin Tech upbringing
Challenges for Strategy Realization
<Origin of Value>
∙Data utilization infrastructure and system construction
∙Strengthening education and talent
∙A virtuous cycle system that creates an innovation venture
<Value maximization support system>
∙Establishment of regulatory "sandbox"
∙Simplification of regulatory reform,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unification of IT
∙Strengthening profitability
∙Privately open public services and assets
∙Accelerating the promotion of the national strategy special zone
∙Cyber Information Security
∙Share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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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4.1.1. 제도 정비 

‘세계 최첨단 IT 국가창조선언 관민데이터 활용추진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종합적 민관데이터 활용을 추진

한다. 기업이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주된 이유는 데이터 기반의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

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동’, ‘제조·생산’, 
‘건강’, ‘생활’의 4대 전략분야에 대해서는 적어도 협조

영역과 경쟁영역을 명확히 설정하고 추진주체를 지정

하여 현실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한편 ‘데이터 활

용 권한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복수

의 사업자들 간에 데이터 생성 기여도에 따른 권한 배

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 한편 사이버 정보보안을 강화하

기 위해 사이버 보안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를 검토하는 

한편, IoT 기기에 관한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정부조달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실증에 착수하

고, 마이 넘버 와 법인 번호를 활용한 정부조달의 경우 

계약까지 일괄 처리되는 전자시스템 구축을 구축한다. 
‘My Number’는 일본판 주민등록제도로 이 제도를 통

해 국민은 세금이나 사회보장 정보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행정기관도 국민의 납세정보, 고용·의
료보험 파악이 한결 수월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4.1.2. 법규 정비

2017년 하반기, 성장전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

슈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전면 개정이다. ‘신산업구조

비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법‘ 
등의 관련 법제를 2018년까지 일괄 개정한다[14]. 이 법

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기업 간 

중복사업 부문을 통합하는 경우 주요 지원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자산교체 시 소요되는 등록면허세 면제와 같

은 세제혜택이나 금융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AI와 

Big Data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고려하고 있다. 
자동운전 보급과 관련해서는 자동운전 트럭의 대열주

행 실증사업을 실시한 후, 20년 후에는 무인자동운전 

자동차가 일반인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및 

도로운송차량법의 개정작업도 진행하는 한편, 부정경

쟁방지법을 검토하여 기업의 Big Data와 유료로 제공

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4.1.3. 협력체계

일본정부는 데이터 활용 환경정비를 강력하게 추진

하기 위해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 추진전략본부

(이하 IT본부) 밑에 내각 총리대신을 의장으로 하는 ‘관
민데이터 활용추진전략회의’를 설치하여 내각 전체를 

총괄하면서 부처 횡단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현재 오픈 

데이터에 관해서는 IT 본부에 설치된 ‘데이터 유통환경 

정비 검토회의 오픈 데이터 워킹그룹’에서 각 부처가 

연계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관민데이

터 활용추진전략회의’와 연계하여 ‘민관 라운드 테이

블’을 개최하고 민간 기업의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하면

서 오픈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다. 관민데

이터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내각

관방 ‘IT종합전략실’에 ‘종합상담창구’를 마련하는 한

편, 각 부·성·청에도 상담창구를 설치한다. 관민데이터

의 적극적 활용으로 사업자 또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성·청
의 적절한 연계를 도모하고, 지방공공단체가 주체적으

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IT 본부는 횡단적 종합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지적재

산전략본부(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지식재산제도의 

구축), 사이버보안전략본부(사이버 보안을 확보), 규제

개혁추진회의(IT관련 규제개혁 추진 및 행정절차 비용 

절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적정 확보) 등과 긴밀한 연계를 취하

면서 사업을 추진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정부와 민관의 

원활한 데이터 순환을 위해 정부부처 간에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

부간, 정부기관과 민간사업자간 등 종합적 연계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4차 산업혁명 초

기 대응단계에서는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과 플랫폼 구

축을 민간 기업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의 역할로 인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정부 주도로 제4차 산업혁명의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정부부처 간, 중앙-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 
정부-민간사업자간의 긴밀한 연계관계를 구축하는 동

시에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표준 및 다양한 규칙 구축에

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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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혁신 생태계 구축

4.2.1. 산업재편

경제산업성은 사업 재편 촉진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

오를 신속하게 전환시키기 위해 2017년 3월, ‘Corporate 
Governance System에 관한 실무지침’을 공표했다. 여
기에는 기업이 다양한 개성을 발휘하고 기업 가치를 중

장기적으로 창출·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실천적 방법의 하나인 ‘Diversity 2.0 행동 가이드라인’
과 경영지도자 인재육성을 위한 시책, 일본기업이 직면

한 과제해결 처방전을 정리한 ‘경영지도자 인재육성 가

이던스’가 포함되어 있다. 

4.2.2. 벤처 육성 및 자금지원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게 될 인공지능, 바이오, 소
재, 로봇 등 기술계 벤처는 종래의 네트워크계 벤처에 

비해 설비나 기기 투자 외에도 프로그래머에 대한 투자

가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규모의 투

자를 요구된다. 따라서 세계적 규모와 수준의 벤처 에

코 생태계 구축을 위해 Seed Stage/Early Stage) - 
Expansion Stage – Later Stage의 각 단계별 과제에 대

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벤처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

한 FinTech 활동 촉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4.2.3. Center of Excellence 거점 정비

국내외 최고 연구자들을 산업계와 연계하여 이노베

이션을 창출시키는 세계 최고 수준의 Center of Excellence
를 만든다. 이를 위해 초고효율 인공지능 처리를 가능하

게 하는 구체적 국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조성한다. 
2017년 4월에는 일본판 ‘고도 외국인재 그린카드 제도’
를 창설하여 ‘고도전문직’ 인재에 대해서는 종래 5년이

었던 영주허가 신청기간을 1~3년으로 단축시켰다. 

4.2.4. 인재의 육성 및 고용 유연화

IT 및 데이터 인재에 대한 수급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IT 기술표준(ITSS)을 전면 개정한다. 과거에는 ITSS에 

전통적인 정보서비스나 정보시스템 부문에 종사하는 

인재만 포함시켰으나, 2017년 4월에는 데이터 과학자

와 정보보안 인재를 확충하기 위한 ‘ITSS+’를 공표했다.
고급 IT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의무교육 과정에서 프

로그래밍 교육을 필수화하고, 새로운 실질적 고등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데이터과학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수
리·데이터과학 교육 촉진을 위한 ‘관민 컨소시움’을 만

든다. 그리고 IT 인재의 능력과 기술 함양을 위해 경제

산업성 장관이 인정하는 (가칭) ‘제4차 산업혁명 스킬 

습득 강좌 인증제'를 2017년 중에 만든다.
IT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일하는 개혁 방식을 적극적

으로 추진한다. ‘일하는 방식개혁 실현회의’를 중심으

로 하여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장기간 노동의 

시정’, 직무 내용의 명확화와 성과에 바탕을 둔 평가를 

고려한 기존의 ‘일본 형 고용시스템’의 개선을 재검토

한다. 나아가 겸업·부업, 고용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일

하는 방식, 재택근무 등 과거의 일본 형 고용시스템의 

특성과는 색다르게 일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검토한다. 

4.2.5.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 구축과 글로벌 전개

지역 미래투자촉진법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견인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경제 선순

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견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 
서비스산업 및 농업 종사자의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향

상시킨다. 나아가 글로벌 전개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

하는 한편, 엔 차관 및 기술협력 등 경협 도구를 전략적

으로 활용한 인프라 수출 확대를 도모한다. 

4.3. 연구개발 기반 구축

4.3.1. 연구개발 투자의 선택과 집중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는 과학기술혁신 관민 

투자확대 추진비 타깃 영역 검토위원회’를 통하여 연구

개발 투자 타깃 영역을 검토한 결과, 2018년도 타깃 영

역으로 3개 영역, 2019년도 이후 타깃 영역으로 10개 

영역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각 부처로부터 제안된 해당 

3개 영역의 관련시책에 대하여 산업계와 공동으로 평가 

작업을 거친 후, 해당 대상시책에 대해 적절한 예산 조

치를 강구하도록 경제재정자문회의, 재무부 등과 협력

한다. 
2017년 기업 R&D 세제를 개정하면서 ‘제4차 산업혁

명 형의 서비스 개발’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투자의 

증감에 따라 지원에 신축성을 기하기로 하였다.2) 한편 

2) 연구개발세제의 확충 및 강화: ① ‘제4차 산업혁명 형 서비스 개발’을 
지원 대상에 추가. ② 총액 형 투자증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험
연구비의 증감률에 따라 현행 공제율 8~10%를 6~14%의 범위에서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2, No. 2: 314~322, Feb. 2018

320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를 중심으로 AI 로드맵에 기초

를 둔 산학관 연계 연구개발을 확충하고 사회 실증을 

가속화시킨다.

4.3.2. 지재권 보호 및 표준제도 정비

현행 지재권 법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융합

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모
든 산업이 서비스화 되어가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공업표준화법의 대상을 제조분야에서 서비스분야로 확

대하는 한편, 민간 활력을 이용하여 공업표준조사회의

(JISC)의 심의과정을 단축한다. 
IoT 및 AI 관련 사업이 확대될수록 '특허 괴물'로 불

리는 소송전문업체가 AI 등의 표준필수 특허를 취득하

여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특허청이 중재 임

무를 맡는 새로운 재정제도를 신설하고 그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표준필수 특허재정(ADR) 제도를 

신설한다.

4.3.3. 로봇 신전략 추진

제조, 서비스, 간병·의료, 인프라·재해대응·건설, 농
림·수산·식품의 5개 산업 분야를 로봇 활용으로 부가가

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로 정하는 한편, 
각 분야 별로 2020년까지 실현해야 할 전략목표를 설정

하고 집중적으로 정책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전략 실현

을 도모한다. 
새로운 로봇기술의 실증실험을 위한 환경정비를 실

시하고 로봇 시스템을 조립하는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시스템 통합 및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강화한다. 특
히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로봇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센서·인식시스템, 구동·제
어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적

인 확장을 고려한 기기 간 연계에 관한 규격·표준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로봇의 실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완화 및 규칙정비의 양 관점에서 균형 잡힌 규제·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세계를 무대로 2020년에

는 (가칭) 로봇 올림픽 개최를 계획한다. 

신축적으로 조정. ③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공제율 
12%, 공제한도 25%를 유지하면서, 시험연구비가 5% 이상 증가한 경
우 공제율 최대 17%, 공제한도 10%를 가산. ④ 오픈 이노베이션 형의 
수속 요건을 기업 실무에 맞게 완화. ⑤ 매상고 대비 시험연구비 비율
이 10%가 초과하는 고수준 형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

4.3.4 산학 연계 

일본의 산업 방향을 ‘Connected Industries’로 전환하

기 위해 대학과 산업계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연
구개발법인에 대한 기업 투자를 향후 10년간 3배로 증

대시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이 중

심이 되어 2016년 11월에 ‘산학관 연계에 의한 공동연

구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다. 

4.4. 규제 제도 개선

4.4.1. ‘목표 역산 로드맵’ 및 '돌파구 프로젝트‘ 추진

규제 제도 개선을 제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판단하고, 목표역산 로드

맵 '돌파구 프로젝트‘를 도입한다[3]. 목표역산 로드맵

은 정부의 규제 도입 시기나 정비 방법에 대한 예측가

능성을 높여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므로 규제 

개혁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경우 참

고할만한 제도로 평가된다.

4.4.2. 일본판 ‘규제 샌더박스’ 도입 추진

일본은 급변하는 산업 경제 사회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2016년 9월 7일, 새로운 컨트롤타워인 ‘미래투자

회의’를 창설하고 2016년 9월 12일 첫 회의 이후 2017
년 5월 12일, 제8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제8차 회의에서는 
혁신의 성과를 검증하고 이를 사회에 빠른 속도로 보급

하기 위해 일본판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도입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기업의 기술 혁신과 서비

스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일시적으로 중

단시키고 특구 내에 새로운 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하

는 제도로 신사업의 실증 테스트 기간 동안 기업은 각 

법이 규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정부

가 위반 사항을 적발하거나 개선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규제 샌드박스가 실현되면 FinTech·공
유경제·사물 IoT와 같이 규제가 복잡하게 얽힌 분야에

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하는 사업자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판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제 틀에 적합한지

를 심사하는 제도가 아니라 ‘Try First’를 취지로 하는 

실증 우선주의 제도로 사후적 지원과 검증에 제도의 중

점을 두며, 지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일원적 관리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15]. 한국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추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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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서 미래 기술의 실증 실험을 수행하고, 민간 기업

이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화를 순적하게 추진할 수 있

도록 기업의 이노베이션 창출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Try First’, ‘사후적 지원과 검

증’, ‘정부의 일원적 관리 체제 구축’의 세 가지 키워드

는 앞으로 한국이 제4차 산업혁명 전략을 수립할 때 참

고할만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일본 정부의 대응전략 중 

우리나라가 정부 차원에서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차 산업혁명 초기 대응단계에서는 데이터 

활용기반 플랫폼 구축을 민간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이

를 정부의 역할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데이터 

기반의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하지 않으면 데이

터 활용기반 구축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주요 

전략분야에 한해서는 협조 영역과 경쟁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고 추진 주체를 지정하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와 민간의 원활한 데이터 순환을 위해 정

부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각 지방정부 간, 정
부기관과 민간기업 간 등 종합적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

하다.
셋째, 일본의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인 ‘규제 샌드박

스’, ‘목표역산 로드맵’, ‘돌파구 프로젝트’ 등의 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현

재 실행되고 있는 규제를 일시 중단시키고 특구 내에 

신기술을 실증하는 제도로 기업의 기술혁신과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편 ‘목표역산 로

드맵’은 정부의 규제나 제도의 정비시기 및 방법에 대

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넷째, 제4차 산업혁명형 제품/서비스를 특정하고, 해

당 타깃영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절한 예산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R&D 세제혜택

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산업경제, 과학기술, IT의 각 측

면에서 범부처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한국은 제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별

도로 설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독립적인 위원

회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본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타 

정부기관들이 체계적 연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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